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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

인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위험관리 신뢰향

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리원전이 위치해 있는 부산시 기장군 주민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정부의 위험관리역량에 대한 원전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개인적인 신뢰성향은 원전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켰다. 둘째, 일반적인 정부신뢰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위험관리 역량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위험관리신뢰를 증가시켰다. 셋째, 주

민과 정부 간의 가치 또는 의도의 공유에 기반을 둔 관계적 요인은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역량요인과 상호작용해서도 위험관리신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원전관리 안전성 홍보에만 치중하는 소극적 대책에서 탈피하

여 정부의 위험관리역량을 사전에 강화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의 전환과 원전부품 검증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전지침을 통한 부패관행 근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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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운

전을 시작한 1978년 이래로 2012년 9월 현재 총 2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1). 원

전관리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2012)에 의하면, 2011년 12월 현재 원

자력은 석탄(40.3%)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 발전량인 연간 154,723 GWh(31.1%)를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이 ‘경제성’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점

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

전 폭발 사고 이래로 원전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원전 폐기론 또는 원전 무용

론 등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하여 왔다(세계일보, 2012. 9. 18). 뿐만 아니라 국내에

서 원전을 가동하여 온 지난 35년 동안 매년 10여회씩의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발

생하여 끊임없이 원전사고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경향신문, 2012. 6. 24.).     

특히, 고리원전 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1978년에 처음 가동되

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집계된 원전사고 총 656건 중 29%(129건)가 고리원전 

1호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설계

되어 애초 계획된 대로라면 2007년에 폐쇄되었어야 하지만, 한수원에서 과학기술

부 고시를 근거로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였다(한겨레, 2012. 10. 15). 

수명연장 이후에도 원자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매년 3-4회씩의 고장 또는 사고

가 발생하던 중 급기야 2012년 2월에는 차단기 손상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12분 동

안 정전이 발생하여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장치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정전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긴급히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전 1기마다 2대씩 설치되어 있는 비

상 디젤발전기 모두 사고 당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상디젤발전기 중 한 

대는 정비 중이어서 해체되어 있었고, 나머지 한 대는 고장상태여서 가동될 수 없

1) 부산시 기장군에 고리원전 4기, 신고리원전 2기, 경북 경주시에 월성원전 4기, 신월성원전 1기, 
전남 영광군에 영광원전 6기, 경북 울진군에 울진원전 6기 등 총 23기의 원전이 2012년 9월 현

재 가동 중이다.  신월성 원전 2호기(2013년 완공예정), 신고리원전 3,4호기(2014년 완공예정), 
신울진원전 1,2호기(2018년 완고예정) 등 5기의 원전이 현재 건설 중이며, 신고리원전 5,6호기

와 신울진원전 3,4호기 등 4기의 원전이 건설 준비 중이다(한수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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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고발생 12분 후 정비 중이던 비상 디젤발전기를 복구하여 외부전원으로

부터 전력공급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만약 정전이 더 길어졌다면 2011년 일본 후

쿠시마 원전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노심이 녹아서 멜트다운(melt down)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국민일보, 2012. 3. 16).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 사고였

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사고는 은폐되었으며 정부 감독기관

은 한 달 동안 이에 대하여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다(KBS 뉴스, 2012. 5. 31). 

이에 동년 3월, 원전관리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 

고리원전 사고발생 당시 방사능 누출은 없었으며, 정전사고의 원인인 비상 디젤

발전기의 해당 공기공급밸브를 교체하고 예비 밸브를 추가하면 안전하게 재가동

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12. 7. 4). 또한 6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점검단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expert mission)을 실시하여 비

상 디젤발전기를 포함하여 고리원전의 조직행정, 운전, 정비, 운전경험 등 4개 분

야에 걸쳐 양호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세계일보, 2012. 6. 11). 그러나 이러

한 원자력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

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원전사고 위험관리역량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KBS 뉴스, 

2012. 6. 11). 

이는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유출이 없었으며, 사후 안전성 검사 결과 

사고원전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만으로 원전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신뢰가 쉽

게 회복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신뢰는 형성하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쉬우며 일단 

잃게 되면 복원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Barber, 1983: 

3; Slovic, 1993: 677).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안전성’ 발표만으로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정부의 위험

관리에 대한 신뢰가 해당 위험시설의 위험과 편익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위험 수용성 또는 위험관리정책에 대한 협조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관리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

다(Bassett, Jenkins-Smith & Silva, 1996; Kunreuther, Easterling, Desvousges & Slovic, 

1990; Drottz-Sjoberg & Sjoberg, 1990; Pijawka & Mushkatel, 1992; Bord & O'Connor, 

1992; Fiynn, Burns, Mertz & Slovic, 1992; Freudenburg, 1993; Jungermann, Pfister & 

Fischer, 1996; Groothuis & Miller, 1997; Siegrist, Cvetkovich & Roth, 2000; Kas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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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person, Pidgeon & Slovic, 2003; 심준섭, 2009; 이현주･이영애, 2011). 따라서 정부

의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바뀌게 되고, 잃게 되

고, 다시 회복되는지는 위험관리 연구의 핵심주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외에서의 위험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위

험관리에 대한 신뢰와 위험성 인식 또는 수용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당량 

축적되어 왔지만,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는 드문 것처럼 보인다(White & Johnson, 2010: 1196). 다만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의 논리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직관적 탐지이론

(Intuitive Detection Theorist Model)’을 통해서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Eiser, Stafford, 

Henneburry & Catney, 2009: 289). 

따라서 본 연구는 직관적 탐지이론을 바탕으로 2012년 2월에 발생한 고리원전 1

호기 정전사고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위험관리 신뢰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일반적인 정부신뢰, 신호탐지이론, 직관적 탐지이론 등

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분석의 틀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가 위치해 있

는 부산시 기장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와 이를 

통하여 도출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의 개념 및 영향요인

일반적으로 신뢰(trust)는 “상대방과 자신의 의도 또는 가치가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지도 모르는 손해를 감수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Rousseau, Sitikin, Burt, & Camerer, 1998: 345). 따라서 신뢰는 ①손해를 받을 지도 모

르는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거는 기대, ②그 기대에 따른 자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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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한 손해의 감수, ③자발적 순응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오경민･박
흥식, 2002: 115). 또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신과 상대방 간의 ‘공유

된 가치(shared value)’ 또는 ‘의도의 유사성(similarity of intentions)’에 대한 판단을 들 

수 있다(Siegrist, Earle, & Gutscher, 2003: 704). 이는 자신과 가치 또는 의도를 공유하

는 사람의 말을 쉽게 믿게 되고 설득당하기 쉬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통희(1999)는 가치와 의도공유를 통한 감정적 연대감 

또는 동일체 의식 등의 관계적 차원(relational dimension)이 일반적 신뢰의 영향요

인이 되는 예로써 “동일한 가치와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동

지’들 간의 강한 신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뢰에 관한 연구들은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사회

과학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박통희, 1999: 2), 특히 주로 조직적 맥

락(organizational contexts)에서 신뢰의 구성요소, 조직의 생산성과 신뢰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Earle, 2010: 541). 그러나 최근 일반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래로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가 신뢰감소의 원인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왔다(Keele, 2007: 241). 

정부신뢰는 신뢰의 대상과 주체가 정부와 국민으로 각각 특정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뢰의 개념구성요소(①손해의 불확실성, ②손해감수, 

③자발적 순응)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는 신뢰의 

영향요인인 ‘의도 또는 가치공유’외에도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르고 유능하게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김왕식, 2011)이 추가된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정부가 시민들이 신탁한 일을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유능하

고 올바르게 수행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로 정의될 수 있다(박종민･배정현, 

2011: 121). 여기서 ‘시민의 정부신탁’은 정부와 시민 간의 가치와 의도공유를 의미

하며, ‘정부의 유능하고 올바른 업무수행’은 정부역량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신뢰가 ‘가치 또는 의도공유’라는 신뢰주체와 대상 간

의 관계에 기초한 신뢰(relation-based trust)라고 한다면, 정부신뢰는 이러한 관계에 

기초한 신뢰뿐만 아니라 신뢰대상인 정부의 역량에 기초한 신뢰(role-based trust)

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2). 정부신뢰 요인의 두 차원 중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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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신뢰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경민･박흥식(2002: 117)은 “우체국 

공무원이 우편물을 다른 주소로 배달하거나 1년 늦게 배달한 경우 발생하는 정부

신뢰 하락”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차원의 정부신뢰요인인 관계에 기초한 신뢰(의도 또는 가치공유)와 

역량에 기초한 신뢰 중 어떠한 것이 정부신뢰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적으로 조사한 Fiske, Cuddy & Glick(2007)과 Wojciszke & Abele(2008)에 의하면, 정부

의 의도가 순수하였는지 또는 불순하였는지를 아는 것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

는지를 아는 것보다 정부신뢰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Trust in Risk Management)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는 정부신뢰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정부의 특정 업

무(즉, 위험관리업무)에 대한 신뢰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신뢰의 개념구성

요소(①손해발생의 불확실성, ②손해감수, ③자발적 순응)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위험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위험(risk)’이란 특정위해가능물질 또는 사

람으로부터 해를 입을 가능성을 의미하며(Hohenemser 외, 1986), 위해의 정도와 확

률의 함수에 의해 주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위험발생 여부는 실제 위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며, 기껏해야 주관

적 확률에 의해 예측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불확실성은 위험관

리기관의 위험예방 및 극복정책의 결과를 일반적인 정부업무로 인한 손해발생 여

부보다 더욱 더 불확실하게 만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기관이 위험의 불

확실성으로 인하여 장래에 발생할 위해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적절하게 대

2) 박종민･배정현(2011)은 정부신뢰 원인으로서 경제상황, 정책수혜, 공정성, 정부정책선호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경제상황, 정책수혜, 공정성은 ‘역량에 기초한 신뢰요인’에 해당되며, 정
부정책선호는 의도 또는 가치공유에 기초한 ‘관계적 신뢰요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김왕

식(2011)은 정부신뢰원인으로서 단체참여활동,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감, 민주주의, 정치관심 

등을 제시하였으며, 가계경제와 민주주의는 ‘역량에 기초한 신뢰’에, 단체참여활동과 정치관

심은 ‘관계적 신뢰요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건모(2007)와 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는 ‘역량에 기초한 신뢰’를 합리적 선택 관점, 정부중심 신뢰요인으로, ‘관계에 기초한 신

뢰요인’을 사회관계적 관점, 사회중심 신뢰요인으로 각각 설명하였다. 반면, 박희봉･이희창･
조연상(2003)은 정부신뢰요인으로서 ‘관계적 신뢰요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대인신뢰, 단
체참여, 정치참여, 지역 등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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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지 못한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관

리에 대한 신뢰의 경우, 손해발생의 불확실성 및 감수하여야 하는 손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정부신뢰보다 훨씬 높으며, 자발적 순응은 더욱 더 확보하기 힘든 속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위험관리기관에 대한 신뢰의 형성, 유지 및 향상이 

일반적인 정부기관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임을 보여 준다. 

동일한 맥락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일반적인 정

부신뢰 요인과 마찬가지로 ①의도 또는 가치공유에 기초한 관계적 요인과 ②역량

에 근거한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3)(Earle & Siegrist, 2006). 위험관리기관

이 자신들과 동일한 가치 또는 의도를 공유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위험관리기

관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들보다 훨씬 강한 신뢰를 가질 것이다(Earle, 

Siegrist, & Gutscher, 2007).       

그러나 White & Eiser(2006)에 의하면, 이와 같이 다분히 정서적인 요소(affective 

factor)를 내포하고 있는 관계적 요인(의도 또는 가치공유)보다 위험관리기관의 역

량에 기초한 요인이 위험관리신뢰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비록 위험관리기관과 가치 또는 의도를 공유하고 있어서 위험관리기관에 대한 관

계적 신뢰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위험관리기관의 정책오류(policy error)로 인

하여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험관리기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즉, 위험관리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의 핵심은 가치 또는 의도의 공유 여부

가 아니라 위험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위험관리역량에 대한 믿음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Harley, 2007). 자신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사로부터 수

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현상과 일맥상

통한다고 할 수 있다(Baron & Hershey, 1988). 

따라서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는 관계에 기초한 신뢰(의도 또는 가치공유)보다

는  위험관리기관의 역량에 기초한 신뢰의 속성을 더 강하게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뢰의 대상이 위험관리기관 자체가 아니라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기 때문이다(Kramer, 1999: 578). 그렇다면 위험관리기관의 역량에는 어떠한 것이 

3) 다만, Earle & Siegrist(2006)는 역량에 기초한 신뢰를 신임(confidence)으로, 관계에 기초한 신뢰

를 신뢰(trust)로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는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두 경우 모두 

신뢰(trust)의 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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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지를 살

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험관리기관으로서의 역량에 관한 이론

적 모형인 신호탐지이론과 이러한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관한 직관적 탐

지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

Hastie & Dawes(2001)에 의하면, 위험관리기관의 능력은 정책결정의 결과에 따

라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 상황의 불확실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

다. 이는 위험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며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책오류

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Fischhoff, 1975: 298). 뿐만 아니라 위험에 관한 확실한 정

보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한 위험관리정책을 통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증된 If-Then 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책오류가 

불가피한 시스템(fallible system) 하에서 의사결정자가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에 비

난받고 불신 당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것이다(White, Cohrs, 

& Goritz, 2008).

그러나 흔히 일반시민들은 위험관리기관을 평가할 때 정책 결과에 대한 정보에 

준거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Baron & Hershey, 1988). 따라서 

위험발생의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위험관리기관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메커니

즘을 분석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 SDT)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의 

정책오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1950년대 초에 John Swets 등의 심리학자들

에 의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여 Tanner & Swets(1954)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Hammond, 1996). 신호탐지이론(SDT)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의사결정기관이 불확

실한 정보를 기초로 ‘신호(signal, 예를 들어 위험발생)’을 ‘잡음(noise, 예를 들어 위

험부재)’로부터 식별해내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적 모형이다. 

아래의 <표 1>의 2x2 테이블은 신호탐지이론에 준거해서 불확실성 하의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이다. 세로축은 현재의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또는 예측)을 보여 주며, 가로축은 현재의 불확실성이 소멸한 이후 발생한 실제결

과를 보여 준다. 신호탐지이론(SDT)은 분석의 편의상 현재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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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제로 발생한 결과를 참(true, 본 사례의 경우 위험발생) 또는 거짓(false, 본 사

례의 경우 위험부재)으로 단순화시켰다. 반면, 현재의 예측은 긍정(positive, 본 사

례의 경우 위험경보) 또는 부정(negative, 본 사례의 경우 위험 무시)로 단순화시켰

다. 

<표 1> 신호탐지이론(SDT)

실제결과

참(True) 거짓(False)

예측
긍정 참 긍정(True Positive) 거짓 긍정(False Positive)

부정 거짓 부정 (False Negative) 참 부정(True Negative)

자료: 심준섭(2004: 135)의 재구성

Hammond(1996: 41-45)에 의하면, 현재의 의사결정과 미래의 실제결과의 조합에 

따라서 4가지의 정책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위험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옳다고 믿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집행하였고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옳은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참 긍정(true positive)이라

고 정의된다. 이는 위험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신호(signal)가 옳다는 믿음을 반

영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원전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 이를 옳다고 믿고 이에 대비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의사결정이 이

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위험정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어떠한 정책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실

제 결과 역시 아무런 위험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옳은 무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참 부정(true negative)이라고 부른다. 이는 위험신호를 무시해도 된다

는 믿음이 적중한 결과이다. 

셋째, 위험정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어떠한 정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틀린 무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이를 거짓 부정(false 

negative)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누락(mis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위험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옳지 못한 믿음에 기초하여 정책오류가 발생한 결과이다. 본 연

구의 사례와 같이,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통상적인 작업오류 정도로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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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안전 불감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대 참변을 겪게 될 지도 모

른다. 현재 고리원전 1호기 반경 30km 안4)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위치해 있으며, 

약 32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2. 3. 18). 만약 고리원전 1호기에

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바람이 부산으로 부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미처 대피시

키지 못한 경우, 급성 사망이 최대 48,000여명, 암 사망은 85만 명까지 발생 할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부산일보, 

2012. 6. 21). 

넷째, 위험정보를 옳다고 믿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집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옳지 않은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거짓 긍정(false positive) 또는 거짓 경보(false alarm)라고 부른다. 이는 위험신호가 

옳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정책오류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위험이 발생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잡음(noise)으로 착각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원

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옳다고 믿고 이에 대비하는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실제 사

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주민대피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 고리원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부산

시민 전체를 대피시키는 경우 최대 628조원(2010년 명목 GDP의 약 53.5%)의 예산

이 소요된다고 한다(부산일보, 2012. 6. 21). 

이상에서 살펴 본 신호탐지이론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위험관리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다음의 2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험관리기관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역량은 위험 식별능력

(risk discrimination ability)이다. 즉, 위험관리기관은 위험정보가 위험발생을 알리는 

신호(signal)인지, 아니면 위험과는 무관한 잡음(noise)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Swets, Dawes & Monahan, 2000). 즉, 신호를 잡음으로 오인한 경우 거짓

부정오류를 범하게 되며, 잡음을 신호로 오인한 경우 거짓긍정오류를 범하게 된

다. 반복되는 거짓부정오류는 ’위험불감증‘ 또는 ’대량인명피해‘로 인한 정부의 위

험관리역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거짓긍정오류는 ’예산낭비‘ 또는 ’양치

4)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당시 반경 20k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피난령을 내

리고, 21-30km 안의 주민들에게는 실내에만 머무르도록 하였다(한겨레신문, 201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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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년 현상‘으로 인한 정부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두 번째 역량은 위험정보에 대한 반응의 왜곡정도(response bias)와 관련된다. 위

험관리기관은 위험정보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위험관리정책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책오류가 발생할 확률

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기관이 

거짓부정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거짓긍정오류가 발생할 확률

을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Swets 외, 2000). 왜냐하면 거짓 부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면 거짓긍정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고, 거짓긍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면, 거짓부정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Hammond, 1996: 47). 다시 말하면, 위험불감증으로 인한 정부불신

의 확률을 줄이면 양치기소년이 될 확률이 증가하며, 양치기 소년이 될 확률을 줄

이면 위험불감증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거짓부정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정보를 옳다고 받

아들이는 범위를 증가시킨다면 (<표 1>에서 ‘참  긍정･거짓 긍정’과 ‘거짓 부정･참 

부정’을 나누는 가로축을 아래로 이동시키면)5), 거짓긍정오류가 증가하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원전사고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를 

신뢰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횟수를 증가시키면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를 누락하는 우를 범할 확률은 줄어 들 수 있지만, 잘못된 경보의 남발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반면 거짓긍정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정보를 옳다고 믿는 범

위를 줄인다면 (<표 1>에서 ‘참  긍정･거짓 긍정’과 ‘거짓 부정･참 부정’을 나누는 

가로축을 위로 이동시키면), 거짓부정오류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다. 즉, 잘못된 경보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 반면, 만일의 사

태에 대한 대비를 누락하는 우를 범할 확률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거짓부정오류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거짓긍정오류를 줄일 것인지는 위험

관리기관이 현재 직면한 위험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

5) <표 1>에서 ‘참 긍정･거짓 긍정’ 과 ‘참 부정･거짓 부정’을 나누는 세로축은 실제 위험이 발생

하였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험관리기관의 역량 또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현상 자체의 문제이다. 즉,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위험관리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 연

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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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거짓긍정오류의 피해가 거짓부정오류의 피해보다 큰 상황에서는 거짓긍

정오류를, 거짓부정오류의 피해가 거짓긍정오류의 피해보다 큰 경우에는 거짓부

정오류를 줄여 위험정보에의 반응의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위험관리

기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Green & Swets, 1988).

2) 직관적 탐지이론(Intuitive Detection Theorist Model)

직관적 탐지이론(Intuitive Detection Theorist Model, IDT)은 Eiser(1990)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일반시민들이 정부의 위험관리역량에 대하여 평가할 때 

신호탐지이론(SDT)이 제시하고 있는 위험관리기관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직관적인 탐지이론은 신호탐지이론을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으로서, 위험관리기관의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험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정보가 위험발생을 알리는 신호

(signal)인지, 아니면 위험과는 무관한 잡음(noise)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discrimination ability)을 위험관리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민일수록 

정부의 위험관리역량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고리원전 1

호기에서와 같이 정전이 발생한 경우 대형 폭발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사고인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오류인지를 식별하는 능력은 위험정보에 얼마

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위험정보를 위험발생을 알리는 신호(signal)로 받아들이는(또는 위험과는 

무관한 잡음(noise)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정도에 따라서 위험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는 달라 질 것이다. 만약 거짓긍정오류의 피해가 거짓부정오류의 피해보다 

큰 경우 위험신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과잉 대비한 경우 정부의 위험

관리역량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거짓

부정오류의 피해가 거짓긍정오류의 피해보다 큰 경우 위험발생 신호를 무시한 경

우 정부불신은 가중될 것이다(White & Johnson, 2010: 1197).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대량 인명피해를 초래할 핵 위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역

량에 대한 신뢰는 거짓부정오류보다 거짓긍정오류로 인한 피해에 더욱 민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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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White, Cohrs, & Goritz, 2008). 예를 들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방사능 비’가 내릴 가능성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편서풍을 

이유로 근거 없는 소문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시민을 체포하기

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능 검출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 기상청에서 동남풍을 통하여 방사능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음을 발표하여 정부의 위험관리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좌초한 바 있다

(이필렬, 2011. 4. 8). 

셋째, 직관적인 탐지이론(IDT)은 위험관리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업무수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면 위험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는 증가할 것으로 보았

다. 이는 위험발생을 알리는 신호인지, 아니면 위험과는 무관한 잡음인지를 식별

하고 반응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정보 자체가 애초에 불확실하다는 점으로부터 신

호탐지이론은 출발하였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전문

가 또는 정부기관보다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커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일

반시민들은 위험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보

를 정부기관 또는 언론으로부터 전달받기 때문이다. 만약 위험관리기관이 의사결

정과정 또는 업무수행과정을 공개하기를 꺼린다면 사회적 의혹은 증폭되는 경향

이 있다(White & Eiser, 2006: 1190).

이와 같이 신호탐지이론(SDT)으로부터 일반시민들의 위험관리기관에 대한 신

뢰영향요인을 도출해 낸 직관적인 탐지이론(IDT)은 Eiser(1990)이래로 후속연구들

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White & Eiser(2006), White, Cohrs & Goritz 

(2008), Eiser, Stafford, & Henneberry(2009)는 위험관리기관의 식별능력에 대한 인식

과 공개성은 위험관리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Haselton & Nettle(2006)에 의하면, 원전에 대한 위험관리와 같이 거짓 부정

오류 또는 누락의 피해가 거짓 긍정오류 또는 거짓 경보의 피해보다 큰 상황에서 

위험관리기관이 위험회피적인(risk-averse) 의사결정을 한 경우 위험관리 신뢰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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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분석의 틀 및 연구가설

이상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

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는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가 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의 첫 번째 독립변수는 직관적 탐지이론에서 제시한 ①위험 식별

능력(discrimination ability), ②위험반응의 적절성(response bias), ③위험공개

(openness) 등의 ‘위험관리기관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다. 신호탐지이론은 

Eiser(1990)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된 이래로 무려 17년이 지나고 나서야 White & 

Eiser(2007) 등의 후속연구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하였다(White, 

Cohrs, & Goritz, 2008: 950). 그 결과 아직까지 신호탐지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며, 신호탐지이론이 다양한 위험대상 및 환경

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모형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White & 

Johnson, 2010). 따라서 원전사고 위험관리역량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위험관리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직관적 탐지이론의 일반화에 함의

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위험관리기관과 주민 간의 관계적 요인(가치 또는 의도의 

공유)이 될 것이다. 위험관리신뢰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위험관리신뢰는 역

량에 기초한 신뢰와 관계에 기초한 신뢰 등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량

요인이 관계요인보다 위험관리신뢰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Earle, 2010: 545-547), 정작 실증연구들은 단지 위험관리 역량과 위

험관리신뢰 간의 관계만을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있다(White & Eiser, 2006; White, 

Cohrs & Goritz, 2008; Eiser, Stafford, & Henneberry, 2009). 그 결과 위험관리역량에 

대한 인식과 위험관리기관과 주민 간의 관계(즉, 의도 또는 가치공유) 중 어떠한 

것이 위험관리신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아

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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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원전지역주민들이 정부의 원전위험관리에 대한 신뢰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

적 요인보다 위험관리역량 요인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다. 

세 번째 독립변수는 일반적인 정부신뢰로 설정하였다. Johnson(1999: 325)에 의

하면,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자체에 대하여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그 기관에

서 수행한 위험평가 및 대처에 대하여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

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원전정책과 원전산업에 관한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다. 지

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수요전망과 에너지 수급계획을 발표하면 이에 따라 원전추

가 규모가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전기술 개발(교과부 

원자력국) 및 안전규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수원에서 원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원자력정책 관련 최고 심

의･의결기관인 동시에 원전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프레시안 뉴스, 2012. 10. 11). 이와 같이 원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립･집행･관
리하는 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위험관리기관

을 ‘정부’로 단순화시켜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원전지역주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면 할수록,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3개의 독립변수(①위험관리역량 요인, ②관계적 요인, ③정부신뢰)와 

위험관리신뢰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림 1>과 같이 위험관리역량에 대한 인식

과 위험관리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적 요인과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도 검증하고자 한다. 즉, 관계적 요인과 정부신뢰는 독립변수이

면서 동시에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가 될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가치와 일

반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체계(즉, 정부신뢰)는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

(즉, 정부의 위험관리역량요인과 위험관리신뢰)의 전제조건이며 선재 조건이기 

때문이다(Stern, Dietz & Guagnano,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관리역량과 신뢰

에 대한 관계적 요인과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아

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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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절인과관계

Baron & Kenny(1986)에 의하면, 이러한 조절변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variable)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실증조사를 

위한 분석틀은 <그림 2> 참조). 만약 상호작용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양의 

관계라면(또는 음의 관계라면)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강

화 (또는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네 번째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원전지역주민의 정부의 원전위험 관리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부와의 의

도 또는 가치공유와 상호작용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4> 원전지역주민의 정부의 원전위험 관리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일반적인 

정부신뢰와 상호작용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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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틀

또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연령, 성별, 학력수준)와 개인적인 

신뢰성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개인적인 신뢰성향은 “평소 낯선 사람

들(strangers) 또는 불특정다수를 잘 믿는 개인적인 성향(personal trait)”을 의미하며

(Yamaishi & Yamagishi, 1994: 131)6),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이수인, 2010: 186), 

위험인식(Siegrist, Gutscher & Earle, 2005)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신뢰성향이 위험관리신뢰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

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6) 이러한 ‘개인적인 신뢰성향’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신뢰(general trust)라고 명명

하였으나(Yamaishi & Yamagishi, 1994),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적

인 신뢰성향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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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 및 조사 설계

이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12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리원전이 위치해 있는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32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할당표본추출방법(quota sampling method)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연령, 성별)에 비례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버스 정류

장 등 다수의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사전에 할당된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부합되는 응답자에게 접근하여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75%(172명)가 남성이었으며, 63.75%(204명)가 45

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월말 현재 부산시 기장군 총인구

(110,363명) 중에서 49.75%(54,911명)가 남성이며, 59.31%(65,457명)가 45세 이하인 

인구분포(부산시, 2012)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①정부의 원전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

한 1문항, ②정부의 위험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3문항, ③정부와의 가치공유(2

문항) 및 의도공유(2문항)를 측정하기 위한 4문항, ④개인적인 신뢰성향을 측정하

기 위한 3문항, ⑤정부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3문항, ⑥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묻는 3문항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7). 정부의 위험관리역량(①위험 식

별능력, ②위험반응의 적절성, ③위험공개 등)은 White & Eiser(2006), White, Cohrs 

& Goritz(2008), Eiser, Stafford, & Henneberry(2009) 등 직관적 탐지이론에 대한 실증

적인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되었다. 또한, 개인적인 

신뢰성향(①낯선 사람신뢰, ②타인의존 성향, ③성선설적 성향)과 정부신뢰(①손

해감수, ②낙관적 기대, ③자발성)는 Siegrist, Earle & Gutscher(2003)에서 사용한 설

문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되었다. 반면, 정부의 원전위험관리에 대한 신뢰 및 정

부와의 가치 또는 의도공유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원전위험사례의 특성에 

맞게 본 연구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7)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은 7점 척도(1=절대 그렇지 

않다. 7=정말 그렇다.)에 의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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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문문항 

(1=절대 그렇지 않다. 7=정말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위험관리신뢰* 원전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2.46

(1.337)

위험 식별능력
정부는 원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단순 
고장인지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일 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3.96
(1.614)

위험반응의 적절성
정부는 원전이 고장 난 경우 인근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왔던 것 같다.  

2.77
(1.455)

위험 공개
정부는 원전이 고장 난 경우 고장발생 사실과 
원인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왔던 것 같다. 

2.34
(1.437)

가치공유
(원전필요성)

원전은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4.95
(1.438)

가치공유
(신규건설 필요성)

원전을 가급적 많이 짓는 게 좋을 것 같다. 
2.57

(1.402)

의도공유 
(은폐의도 없음)*

정부는 원전사고가 날 때마다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 

2.68
(1.687)

의도공유
(안전경시의도 없음)*

정부는 원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92
(1.581)

낯선 사람 신뢰* 나는 평소 낯선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편이다.  
3.37

(1.397)

타인의존 성향*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 본 적이 없다. 
3.90

(1.474)

성선설적 성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 

4.50
(1.411)

손해감수
정부 정책 때문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 

2.98
(1.371)

낙관적 기대 정부가 하는 결정은 어떤 것이든 옳다고 믿는다. 
2.36

(1.235)

자발성 나는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다. 
3.08

(1.412)

<표 2> 변수(설문문항) 및 평균

주: *표시가 되어 있는 설문문항의 경우 변수의 명칭과 응답의 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응답척도를 
올림차순에서 내림차순으로 전환시켰으며, 평균(표준편차) 역시 전환된 응답척도가 적용된 값이다. 

Ⅳ. 분석 결과

응답자들로부터 회수된 설문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①위험관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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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②의도공유(은폐의도 없음), ③의도공유(안전경시의도 없음), ④낯선 사람 신

뢰, ⑤타인의존 성향, ⑥성선설적 성향 등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 변수의 명칭과 응

답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응답척도(response scale)를 올림차순에서 내림차순으로 

전환시켰다8). 이하에서의 모든 통계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전환된 응답척도에 의

한 값을 사용하였다. 

1. 기초통계

1) 평균적인 위험관리신뢰, 정부신뢰, 및 개인적인 신뢰성향

정부의 원전관리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개인적인 신뢰성향 등의 평균

값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첫째,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평균적으로 보였다

(m=2.46). 이는 원전 안전성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정부의 원전정책의 낮은 효과

성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인 정부신뢰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정부정책 때문에 손해가 생기

면 그것을 감수할 용의가 별로 없으며(m=2.98), 정부가 하는 결정은 어떤 것이든 

옳다고 믿는 편은 아니며(m=2.36),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는 편도 아닌 것

(m=3.08)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

다. 또한, 정부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손해감수와 자발성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하는 결정이 옳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비자발적으로 손

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숙명주의(fatalism)’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위험관리신뢰보다 정부신뢰가 다소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위험관리 외

의 다른 정부영역에서는 위험관리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정부

신뢰가 있을 지도 모른다. 

셋째, 개인적인 신뢰성향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의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보통정도의 수준이었지만(m=3.37), 타인에 대한 의존경험(m=3.90)은 다소 많았으

며, 성선설적으로 타인을 순수하게 생각하려는 마음(m=4.50)은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포함한 타인에 대해서 잘 

8) 또한 응답자의 성별을 측정한 문항을 더미변수(남성=1, 여성=0)로 전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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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문제는 평소 상대방을 잘 믿는 성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와 위험관리기관에 대해 낮

은 신뢰를 보였다는 점이다. 

2) 정부의 위험관리역량과 가치 의도공유에 대한 평균적 판단

다음으로 정부의 원전사고 위험관리역량과 정부와의 가치･의도공유 여부에 대

한 응답자들의 평균적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첫째, 원전위험 

관리역량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정부에서 위험 식별능력은 다소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지만(m=3.96), 위험반응의 적절성(m=2.77) 및 공개여부(m=2.34)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즉, 위험신호와 잡음을 식별해 낼 줄 아는 기술적 능

력(technical ability)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위험정보에 직면하여 거짓

긍정오류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피령 등의 경보조치를 발령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위험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 등의 판단능력(judgmental ability)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부와의 가치공유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

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m=4.95), 신규원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m=2.57). 원전의 가치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

된 견해는 기존의 고리원전과 신규건설 중인 신고리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상반된 

선호가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와 건설 

준비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한 감정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신고리원전이 입지되어 있고, 입지가 예정된 기장군 동남부지역은 신

고리 1, 2호기가 건설되었을 때 마을 땅 40만여 평방미터가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3, 4호기 건립을 위해 54만여 평방미터, 5, 6호기 건설을 위해 18만여 평방미터가 

추가로 포함되는 등 원전건설로 마을의 상당부분이 사분오열될 처지에 놓이게 되

자 신규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부산일보, 2012. 9. 5). 

반면, 응답자들은 정부가 원전사고에 대하여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m=2.68),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경시하려는 의도도 없었다(m=2.92)는 주장에 대하

여 동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즉,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관련된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그다지 공유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46 ｢정부학연구｣ 제18권 제3호(2012)

구  분
요인 1

(위험관리역량 
요인)

요인 2
(정부신뢰)

요인 3
(관계적 요인)

요인 4
(개인적 

신뢰성향)

위험반응의 적절성 .814 .261 .041 .123

위험 식별능력 .800 -.002 .021 -.122

공개성 .738 .322 .089 .096

낙관적 기대 .319 .779 .003 -.046

자발성 -.040 .757 .209 .056

손해감수 .291 .644 .023 -.059

의도공유 (은폐의도 없음) .366 .171 .754 .053

가치공유 (원전필요성) .415 .008 .661 .137

의도공유 (안전경시의도 없음) .445 .281 .613 .190

가치공유 (신규건설필요성) .452 .465 .478 .203

타인의존성향 .154 -.055 -.108 .736

낯선 사람 신뢰성향 -.090 .358 -.076 .692

성선설적 성향 -.017 -.243 .263 .554

고유치(Eigenvalue) 3.875 1.733 1.394 1.278

설명력(explained variance) 29.809 13.332 10.720 9.834

2. 위험관리신뢰 영향변수의 요인구조

정부의 위험관리 신뢰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

는 분석의 편의상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요인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였다. 위험관리 신뢰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13개 변수들에 대한 주

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초의 예상대로 위험관리역량요인, 관계적 요인, 

정부신뢰, 개인적 신뢰성향 등 4개의 요인으로 묶여 졌다(<표 3> 참조).   

첫째, 위험반응의 적절성, 위험 식별능력, 공개성 등으로 구성된 요인 1은 직관

적 탐지이론(IDT)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해 온 “역량에 기초한 

신뢰요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인 1을 “위험관리역량 요인’‘으로 명명하였

다. 요인 1은 다른 요인에 비해서 가장 높은 설명력(29.908)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직

<표 3> 위험속성의 요인구조 (N=320)

주: Varimax에 의해서 회전시킨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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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탐지이론의 본 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요인 2는 정부에 대한 낙관적 기대, 자발적 순응, 손해 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기존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정부신뢰”로 명명되었다. 셋째, 요인 3은 의도

공유와 가치공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적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애초에 본 

연구는 의도공유와 가치공유가 각기 다른 요인으로 묶일 거라고 예상하였지만,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게 되었다. 넷째, 요인 4는 타인의존성향, 낯선 사람 신뢰성

향, 성선설적 성향 등으로 구성되어 “개인적 신뢰성향”으로 명명되었다. 

3. 위험관리신뢰와 영향요인 간의 관계

본 연구는 정부신뢰 및 직관적 탐지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서 앞서 4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9). 첫 번째 연구가설은 위험관리 역량요인

과 관계적 요인 중 어떤 것이 위험관리 신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

이었다.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서 ①위험관리 역량요인과 ②관계적 요인 등을 사용한 모형 

1을 구축하였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정부신뢰가 위험관리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립변수로서 ①위험관리 역량요인, ②관계적 요

인, ③정부신뢰 등을 사용한 모형 2에 의하여 검증될 것이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독립변수로서 ①위험관리 역량요인, ②관계적 요인, ③정부신뢰 등을 사용하였으

며, 위험관리역량과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로서 관계적 요인을 사용한 

모형 3에 의하여 검증될 것이다. 네 번째 연구가설은 독립변수로서 ①위험관리 역

량요인, ②관계적 요인, ③정부신뢰 등을 사용하였으며, 위험관리역량과 신뢰 간

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로서 ①관계적 요인과 ②정부신뢰 등을 사용한 모형 4에 

의하여 검증될 것이다.

9)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13개의 변수들을 사용하기 보다는 앞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

된 4개의 요인들로 대체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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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3 모형 4

위험관리 역량요인 .513** .446** .491** .511**

관계적 요인 .024 .149 .018 .031

정부신뢰 .298** .299** .303**

위험관리 역량요인 x 관계적 요인 .086 .036

위험관리 역량요인 x 정부신뢰 .227**

개인적 신뢰성향 .220* .104* .207* .194*

학력 -.067 -.042 -.090 -.104

성별(남성) .043 .138 .042 .045

연령 .054 -.096 .002 -.010

R² .330 .336 .420 .467

수정된 R² .279 .293 .369 .414

F 6.462** 7.839** 8.233** 8.762**

<표 4> 위험판단 회귀분석

*p<.05, **p<.01
주: 표의 칸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표 4>는 종속변수인 위험관리신뢰에 대한 분석모형 1, 2, 3, 4의 회귀분석 결과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위험관리신뢰 영향요인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모형 1, 2, 3, 4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p<.01), 종속변수인 위험관리신뢰의 분산에 대한 각 모형의 설명력은 모형 1

(수정된 R²=.279) < 모형 2(수정된 R²=.293) < 모형 3(수정된 R²=.369) < 모형 4(수정

된 R²=.414) 순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위험관리 역량요인과 개인적 신뢰

성향이였으며, 이 두 요인 모두 위험관리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관계

적 요인은 위험관리신뢰에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써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모형 1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신뢰에 위험관리역량(ß=.513)이 개인적 신뢰성향(ß=.220)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

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직관적 탐지이론(IDT)의 보편적 

일반화(robustness) 가능성을 다소나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모형 1에 정부신뢰의 효과가 추가된 모형 2를 살펴보면, 위험관리 역량요

인, 개인적 신뢰성향 외에도 정부신뢰가 위험관리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이 두 요인들 모두 위험관리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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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번째 가설은 모형 2를 통하여 지지되었다. 모형 2에서도 관계적 요인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또한 위험관리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 위험관리 역량요인(ß=.446)이 개인적 신뢰성

향(ß=.104)과 정부신뢰(ß=.298)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위험관리 역량요인과 관계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변수가 추가된 모형 3에

서도 위험관리 역량요인, 개인적 신뢰성향, 정부신뢰가 위험관리신뢰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적 요인은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역량요인과 상호작용해서도 위험관리신뢰에 영향을 미치

지 못했으며, 이로써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또한 모형 2에

서와 마찬가지로 모형 3에서도 위험관리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 위험관리역량(ß=.491)이 개인적 신뢰성향(ß=.207)과 정

부신뢰(ß=.298)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모형 4에서는 위험관리 역량요인과 관계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변수뿐

만 아니라 위험관리 역량요인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변수가 추가되었다. 그 

결과, 위험관리 역량요인, 개인적 신뢰성향, 정부신뢰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역량

요인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변수 등이 위험관리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물론 모형 4에서도 관계적 요인은 위험관리신뢰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

변수도 조절변수도 아니었다. 또한 모형 2, 3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형 4에서도 위험

관리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 위험관리 

역량요인(ß=.511)이 개인적 신뢰성향(ß=.194), 정부신뢰(ß=.303), 위험관리 역량요

인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변수(ß=.227)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고리원전이 입지해 있는 부산시 기장군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원전사고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위험관리역량에 대한 

원전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개인적인 신뢰성향은 원전위험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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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증가시켰다. 둘째, 일반적인 정부신뢰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위험관리 역

량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위험관리신뢰를 증가시켰다. 셋째, 주민과 정부 간의 가

치 또는 의도의 공유에 기반을 둔 관계적 요인은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위험관

리 역량요인과 상호작용해서도 위험관리신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직관적 탐지이론(IDT)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서도 위험관리 역량요인(위험 식별능력, 위험반응의 적절성, 위험공개 등)이 위험

관리신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적 요인(가치･의도공유)은 위험관

리신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원전사고가 발생할 때마

다 “방사능 누출은 없었으며, 사고원전은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치중하는 소극적 

대책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위험관리역량을 사전에 강화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위험관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위험정보에 직면하여 

위험신호인지, 잡음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다. 1992년 3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국

(OECD/NEA)에서 제안한 후 전 세계 59개 국가에서 도입한 <국제 원자력 사고･
고장 등급분류(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에 의하면, 원전사고 등급은 

0등급부터 7등급까지 8단계로 분류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중대사건이 된다. 0등

급은 경미한 고장으로 “등급 이하”, 1-3등급은 “고장”, 4-7등급은 “사고”로 분류된

다(경인일보, 2012. 9. 12).10) 따라서 정부는 위험정보로부터 원전사고인지, 원전고

장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

험 식별판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아톰케어(방사선 방재대책 기술지

원 시스템)11)”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겨레신문, 2012. 7. 20).

10) “원전고장”은 인명피해나 방사선 환경피해 없이 부품이나 설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여 생기는 이상 상태의 발생을 의미하며, “원전사고”는 핵연료가 손상되거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경우나 시설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경인일보, 2012. 9. 
12). 

11) “아톰케어”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온도 및 압력, 전원공급 상태 등 원전의 안전 상태에 관한 

수백 가지의 정보를 데이터 전용선을 통해 15초마다 수집해, 이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 담당자

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당시 

계획정비기간 중이라서 아톰케어의 자동경고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하였던 사례를 반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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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위험정보에 직면한 경우 거짓부정오

류(즉, 위험불감증)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 또는 행동지침(action plan)을 마련

하는 것이다. 실제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한 12분 동안 

원전으로부터 ‘아톰케어’로 보내진 259개의 데이터 중 23개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12), 정부는 이러한 위험정보를 무시하였거나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한겨레신문, 2012. 7. 20). 따라서 원전안

전 담당자들이 ‘아톰케어’로부터 위험신호를 받은 경우 취해야 하는 행동준수사

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원전에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실

정이다.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방안은 원전위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전위험 정보의 투명한 의사소통

을 위하여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서 미국과 캐나다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의 원전정책은 공개와 주민참여가 원칙이다. 미국은 사업자 신청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약 2개월 동안 주민여론을 수렴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원전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세계일보, 2012. 9. 18). 

또한 5년마다 사업자가 원전운영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캐나다에서는 이를 

심사하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의 

결정에 앞서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공청회에 나와 

발표하고 서면으로 CNSC에 제출할 수 있다. 참여에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 일정은 길다. 예를 들어 최근 달링턴에 신규 원전을 건립하는 문제를 두고 

공청회가 1주일에 6일씩 3주 동안 이어지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청회는 오타

와에서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해당 원전지역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CNSC는 공청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공청회에 앞서 웹사이트에 날짜

를 공개하여 모든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CNSC 에서 최종 결

정을 내리면 이 또한 웹사이트에 공고하여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뿐만 

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겨레신문, 2012. 7. 20). 

12) 예를 들어 2012년 2월 정전사고 발생 당시, 격납건물 습도, 잔열제거 펌프작동 여부, 가압기 

수치 등 중요한 수치들이 정전 15분 동안 0으로 바뀌어 있었다(한겨레신문,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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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캐나다에서는 공청회 이전에도 CNSC를 매개로 일반주민들과 원전 사업

자 간 의사소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면허 재허가를 신청한 원전 사

업자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환경영향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한다

(세계일보, 2012. 9. 16).

둘째, 일반적인 정부신뢰는 직접적으로 또는 위험관리역량과 상호작용하여 위

험관리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부의 유능하고 올바른 업무수행’에 대

한 주민들의 평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공직자 부패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 중고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반면 교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수원이 2012년 9월 발표한 <2012년 자체감사 업무실적(검찰수사 

결과 포함)> 자료를 보면, 원전납품비리와 관련하여 총 36명의 직원이 사법 처리

되었고 10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가 이루어졌다(한국일보, 2012. 11. 6). 이러한 공

직자 비리는 위험관리역량과 관계없이 또는 결부되어 위험관리신뢰를 약화시키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전부품 검증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

전지침을 통하여 부패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고리원전 위험사례를 넘어서 다른 위험시설 관

리사례에까지 일반화시킬 수 없는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관점에서의 한계

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둔다. 왜냐하면 분석결과가 고리원전이 위치해 있는 부산

시 기장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부산시 

기장군 총인구에 비해 다소 작은 규모의 표본 집단의 의견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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